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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“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을 폐지하고 그 대신 석탄ㆍLNG 등 다른

발전소를 짓게 되면, 전기요금은 오는 2030년까지 지금의 3∼5배

수준으로 오른다.(조선일보, 10.14(월))”

ㅇ “원전 비중이 감축돼 지금보다 산업용 전기료가 3～5배 인상되면

경영부담 정도가 아니라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준이 될 수 밖에

없다.(헤럴드경제, 10.14(월))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원전설비의 현재 비중이 26%이고, 6차 전력수급 계획상 ‘27년의

비중이 27%임을 감안하면, 연료비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원가

구성상의 큰 변화가 없을 것임

ㅇ 원전은 가동률이 매우 높은 발전소로서 ’01년 이후 20%대의

발전설비로도 총 발전량의 30~40%를 담당해 옴

* ‘12년 현재 설비용량 비중 : 원전 26%, 석탄 31%, LNG 26%

* ‘27년 설비용량 비중 : 원전 27%, 석탄 35%, LNG 24%

□ 민관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’35년 22∼29%의 범위에서 원전

비중이 결정될 경우에도 원전비중의 변화만으로 현재보다

급격한 요금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, 따라서 원전을

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최대 5배의 요금인상 요인이

발생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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